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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 회의 성격

ㅇ WP1은* OECD산하 EPC(Economic Policy Committee, 경제정책

위원회)의 준비작업반으로서 세계경제 현황과 거시경제 전망 및

구조개혁 정책을 검토·평가.

- 동 회의 논의결과는 향후 OECD EPC 본회의에 반영.

 회의개요

ㅇ 일 시 : 3.17(목)~18(금)

ㅇ 장 소 : OECD 본부 (프랑스 파리)

ㅇ 대표단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이억원)

경제정책국 사무관(백산)

KDI 거시경제연구부장(김현욱)

KDI 부연구위원(김연수)

녹색위 과장(박항신)

 회의 의제

① Round 1: 녹색성장 종합 보고서(Green Growth : synthesis

report)

※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에 대한 발제를 맡기로 함

② Round 2: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

③ Round 3~4: 거시경제 위험분담(Sharing of Macroeconomic risk)

④ Round 5: 고용 회귀(Return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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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 일정

일 시 주 요 행 사 비  고

3.14 (월)
14:00 ․사무관 인천 출발 ․KE 902

18:10 ․파리 도착 → 호텔 이동 ․pick-up

3.15 (화)

․EDRC회의 ․사무관 참가

14:00 ․대표단 인천 출발 ․KE 902

18:10 ․파리 도착 → 호텔 이동 ․pick-up

․저녁(미정)

3.16 (수)
․사전회의

․저녁 : 대표단 ․미정

3.17 (목)

09:00~09:30 ․회의장 출발
․회의장까지
차량지원

10:00~12:15

․Round 1

- 녹색성장 종합 보고서(Green

Growth : synthesis report)

․발제

12:15~13:00
․Round 2

-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

13:00~15:00
․OECD 주최 수석대표 오찬 ․수석대표 참석

․출장자 OECD 구내식당이용

15:00~18:00

․Round 3~4

- 거시경제 위험분담(Sharing of

Macroeconomic risk)

19:00 ․저녁 : 만찬

3.18 (목)

10:00~13:00
․Round 5

- 고용 회귀(Return to work)

13:00~15:00 ․오찬

15:00~19:30 ․전문작성

20:35 ․파리출발 ․KE902

3.19 (토) 15:25 ․인천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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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단 명단

소 속 직 위(급) 성 명 분야 연락처

기획

재정부

경제정책국 과장
(Director)

이억원

Lee,

Eog-Weon

수석

대표

2150-2810

010-****-****
ewlee@mosf.go.kr

경제분석과 사무관
(Deputy Director)

백산

Baek,

San

총괄

행정

2150-2736

010-****-****
sanbaek@mosf.go.kr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Director)

김현욱

Kim,

Hyun Wook

거시

02-759-4232

010-****-**** 
hook@kdi.re.kr

KDI
부 연구위원

(Associate Fellow)

김연수(여)

Kim,

Yeon Soo

거시

02-958-4093

010-****-**** 
ykim@kdi.re.kr

녹색위 과장(Director)

박항신

Park,

Hang Shin

녹색

02-735-2450

010-****-****
hspark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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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1. Green Growth Strategy Synthesis Report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

의제 요약

1. 종합 보고서 개요 

❍ 목 표

- 금년 MCM회의(‘11.5월) 이후, 녹색성장을 OECD 논의의 핵심

의제화(mainstreming)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Mandate 확보

(OECD 녹색성장 최초 보고서) .

- 향후 OECD의 녹색성장 논의(Programme of work)의 기본방향

제공.

※ 향후 논의주제(분야별): green job, green innovation, 과학기술혁신 분

야 국제협력, 녹색성장과 생물다양성, 녹색성

장과 도시, 녹색성장과 개발협력 등.

❍ 성격 및 특징

- 녹색경제(Greener economy)로의 전환(transition) 및 동 전환에

필요 종합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녹색성장전략 수

립·추진에 필요한 분석틀(analytical lens)을 제공 의도로 작성.

※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 정책처방(prescriptive) 제시가 목적이 아님

❍ 수요 대상

- OECD 회원국 뿐 아니라 개도국에게도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

- 다양하고 유연한 policy framework을 제공하고 동 정책을 각국

의 여건 및 개발정도에 따라 동 맞춤형(tailor)으로 적용하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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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전달 메시지

- 녹색성장은 핵심 경제 잇슈로 간주하고 경제 구조적 개혁

(reform) 차원에서 동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마련 필요.

※ 이를 위해 OECD 각료급 Roundtable(‘10.12)회의에서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대표 참석.

2. 주요 내용요약 (붙임 : 세부내용 참조)

제1장 : 녹색성장전략의 필요성

❍ (성장의 재조명) 기존의 성장(growth) 방식은 자연자원이 경제

성장과 후생에 기여하는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 것임.

- 현재 경제 활동이 자연자원의 재생력을 떨어뜨리는 수준까지 진

행되고 있으며 후생수준 뿐아니라 경제성장 그 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특히, 현재의 생산과 소비행태, 기술과 인프라의 과거의 인센티

브(incentive) 체계를 반영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의 악영향으로 환경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악화 전망.

❍ 이러한 경제·환경적 불균형(environmental imbalances) 시장에서

스스로 교정될 수 없으며 악화일로 있음.

- 따라서, 경제·환경적 정책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녹색성장모델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녹색성장 전략의 시발점임.

- 녹색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는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자연

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인프라의 경로의존성을 탈피하

게하고 혁신(innovation)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라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기회창출) 녹색 경제로의 이행은 trade-offs를 가져오는 동

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기회요소는 다음 세 가지에 기반함.

- 환경문제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혁신(innovation)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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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反)환경적인 보조금 철폐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 사용.

- 경제적 비용이 높은 환경적 피해 예방.

※ IEA는 2010년과 2050년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녹색 에너지 인

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규모의 17%(46 조 달러) 확대는 112조 달러

에 달하는 규모의 연료사용 감축효과 예측.

제2장 : 녹색성장으로 전환촉진을 위한 정책 

❍ (기본방향) 경제·환경 정책의 통합

-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효율적 자원사용을 반영한

“경제·환경 의사결정의 통합”이 필요.

- 경제전반의 다양한 분야(Sector)의 다양한 정책이 통합대상.

❍ (추진방식) 국가 경제·환경 개혁(Reform) 작업과 병행추진.

- 녹색성장 전략은 기존의 경제·환경 정책의 개혁(Reform) 정책

과 상호보완 과제로 추진 필요(각국의 전반적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추진).

- 동 과정에서 핵심은 “Best Policy Mix"를 찾아내는 것임.

❍ 녹색성장 정책조합 (Policy Mix)

<녹색성장 정책조합의 일반 고려사항>

- 투자(Investment) 결정에 있어 자연환경 이용에 대한 적절한 가

격산정.

-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연자원기반에 이용에 대한 통합적 고려.

- 기존 인프라의 고착화에서 기인하는 녹색경제 변화에 대한 저항 극복.

- 혁신(Innovation)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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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조세제도(성장과 자연자산 이용간의 균형모색)

② 보조금(subsidy) 제도 개선

③ 기준 설정 및 자발적 참여

④ 규제환경 (regulation) 개선

⑤ 에너지 인프라 개선

⑥ 혁신 (R&D 정책, 산업정책 등을 통한 혁신(Innovation)

⑦ 재원 조달

<녹색성장 촉진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s)>

ⓛ 녹색조세제도

- 환경 외부비용(externality)을 내재화하는 경제적 유인제도(economic

instrument).

- 녹색 혁신을 유도하는 잠재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율

이 낮음.

- 이는 동 제도의 향후 핵심적 정책도구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② 보조금 제도

-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환

경 비용 유발하는(화석연료 보조금 등) 보조금 제거 필요하여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ⅰ) 생산관련 의사결정과 무역흐름을 왜곡시키고 환경 유해한 이전지출

(transfer) 제거.

(ⅱ)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

(ⅲ)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생산자에게 동기부여하는 방인

모색.

③ 기준 설정 및 자발적 참여(Non-Market Instrument)

- 시장기반 정책수단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준(standard)을 설

정, rating이나 에코 라벨링 같은 자발적 접근 정책이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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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규제환경 (regulation) 개선

- (녹색성장 공급 측면) (ⅰ) 경쟁 촉진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사용

을 유도하고, (ⅱ) 확고한 자원자원 사용자 권리 보장을 통해 자

원을 관리케 하며, (ⅲ)공동 협력을 통해 자원 관리를 도모.

- (녹색성장 소비 측면) 소비 행동 변화를 위해 (ⅰ) 환경에 대한

가격 부과 (ⅱ)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의 질과 신뢰성 향상 (ⅲ)

녹색 지식과 인식을 강화.

⑤ 에너지 인프라 개선

-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에너지 분야가 특

히 중요..

※ 인프라 구축에 있어 재원동원이 핵심요소 (IEA는 일반적 전기공급이

가능한 수준의 인프라 구축에 2030까지 330억 소요전망).

- 인프라 개선 재원 조달에 선결되어야할 위험요소 경감노력 및

공공-민간 파트너쉽 기반 Fund 조성이 필요하며 개도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ODA 자금에 의할 수 밖에 없음.

⑥ 혁신 (Innovation)

- 녹색성장을 실현을 위해서는 가격(pricing) 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혁신(Innovation)이 필수적임.

- 현재 ‘녹색’ 과 ‘성장’을 병행 추진할 기술 개발, 조직과 시스템

등에 있어서 충분한 혁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 혁신관련 주요정책: R&D 증강, 개선된 Financing 접근, 조달 등

수요측면 정책강화, 이해관계에 기인한 혁신지연, 지적재산권

등을 고려한 기술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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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Reform) 실현 차원에 추진되어야 하는 녹색성장의 정치·

경제학적 고려사항

◇ 여타경제개혁 추진에서 얻는 정책·경제학적 고려사항에 근거 제시

제3장 : 녹색성장 추진의 정치·경제학 

❍ 노동시장

- 녹색성장으로 전환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유발하며 어떻게 노동

시장이 재편성되는가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함

※ 이러한 불확실정은 노동수요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재편

이 경제전반과 연계되어 있는 복잡성에 기인

- 모델에 따른 예측은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나

동 분야에 대한 고용비율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

므로 대규모 직업이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

- 녹색성장 정책으로 가장 불리한 영향을 받는 노동분야는 7개 정

도로 예상(수송분야 3개, 에너지 분야 2개, 제조업분야 2개) 되

며 육상 교통 분야 정도가 고용의 정도가 높음(총 고용의 4.4%,

총 숙련고요의 5.7%)

- 교통, 에너지 등 공해유발 산업분야의 저숙련 근로자 일자리 감

소 등 소수 특정 부문 종사 인력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

에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정책에 유의할 필요

- 녹색성장의 순고용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실질임금은 낮아지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녹색성장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서는 상당한 정도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

- 고유의 녹색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효과적일수도 있으나, 행정의

복잡성, 적용의 형평성 등 감안시 일반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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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효과

- 녹색성장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개

혁의 중요한 요소이며 녹색정책이 소득분배 영향에 대해 세심한

고려 필요

※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녹색성장 정책으로 인해 손익구조가 재편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이며, 이로 인한 오염감소, 경제성장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

면 개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낮게 평가할 필요

- 그러나, 산업경쟁력 훼손 및 일자리나 임금 감소 등에 대한 우

려, 다른 국가로의 기업이전(pollution haven) 등으로 개혁 추진

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환경규제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가능한 정책 수단은

적용면제, 재정지원, 수입단계 과세 등이 존재하며 각국 정책환

경에 따라 다층적 정책조합이 필요

-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세 면제보다는 소득세 인하, 사회

보장 확대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경쟁력, 보호주의 등

- 녹색성장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으

나, 국내 산업 등을 선호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 장기적 성장

에 바람직하지 않음

※ 국내산업을 선호하는 정책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며, 특히 다른 나라

들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 불필요한 조세경쟁을 유발하게 됨.

- 녹색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국가간의 지원수준에 차이가 클

경우 보조금이 가장 많은 국가로 공급이 증가하고 여타 국가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왜곡을 유발

※ 중립적인 환경정책이 실질적으로는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나

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정책설계 단계에서 중립성 원칙이 반

영되도록 하여 분쟁 발생을 예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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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 녹색성장의 측정 

❍ 녹색성장 정의 (지표생산 차원)

- (녹색측면) 녹색성장은 자연자원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지속가

능성을 담보하면서 경제성장을 최대화하는 것임

- (성장측면) 녹색성장은 녹색경제로 옮겨가는데서 발생할 수 있

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는 것임

❍ 녹색성장 측정시 주요고려 사항

- (녹색) 지표들은 생산 및 소비에서의 환경적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시간 흐름에 따라, 그리고 국가간 비교

가 가능하도록 설계

- (성장) 환경문제 대응에 따라 발생하는 성장잠재력 평가 가능

※ GDP가 환경 상품과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적절한 수단

이 될 수는 있지만 물질적 복지를 측정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건강, 사회적 접촉 및 안전보장 등 삶의 질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 인식 필요

❍ 녹생성장 측정체계

- 아래 4대 분야로 구성

(ⅰ) 생산 및 소비의 환경적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ⅱ) 천연자원 자산기반 측정 지표

(ⅲ) 환경적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는 지표

(ⅳ) 정책적 대응과 경제적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

- 하위지표로 녹색성장, 방법론적 건전성과 측정가능성을 위해 30

개 지표가 제시

※ 이중 20개는 현재 측정가능하지만 녹색성장의 다양한 분야를 합리적

으로 평가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한계

- 녹색성장에 대한 지수화 작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 대신 녹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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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반을 나다내는 대표지표를 정하여 활요

- 대표지표(Headline Indicator): 현재 2개 지표가 검토 중

· 하나는 생산 및 소비시의 온실가스배출(greenhouse gas

emissions)과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양소 균형

(nutrient balance)와 농산물 활동과 관련된 것임

· 이는 지구차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대표성,

경제성장과의 연계성, 측정가능성을 고려하려 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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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녹색성장 지표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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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경제 구조개혁(Reform) 우선순위 설정·평가 방식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진전평가

제5장 : 녹색성장 전략의 수립 및 집행

1) 녹색성장전략의 수립(Constructing green growth strategies)

❍ 녹색성장전략은 환경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선에 대한 핵심

적인 시장제약요인(market constraints)을 진단한 후, 이를 경제

개혁 우선순위와 연계

※ 제약요인들의 중요도는 발전단계․경제상황․경제 및 환경정책 구조

에 따라 다르며, 단계적인(sequential) 것은 아님

< OECD 녹색성장 전략 수립의 핵심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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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제약요인>

❍ “정부실패, 시장실패, 시장 불완전성”

- (정부실패) 화석연료보조금정책과 같이 전체 경제할동을 저하시

키고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정책적 실패

- (시장실패) 대체로 공공재, 환경 외부성 또는 에너지 효율성 개

선의 장애요인 등

- (시장 불완전성) 자연독점, 규모의 경제 등 사회복지차원에서 문

제를 초래하는 시장의 특징

※ 근본적인 제약요인들은 실제로 중복되며, 각기 다른 경제상황에 잘

도식화(map well) 되는 것은 아님

❍ 경제활동의 사적이득(private returns)과 전체 사회이득 상호간

의 간격(gap)

- 사적이득과 사회이득간 간격은 2개 사안으로 구분가능(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적은 이득(returns) 및 녹색 이

노베이션에 대한 낮은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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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의 확실성 : 피해발생 개연성, 증거의 정도

· 非선형적(non-linear) 변화의 가능성 : 갑작스러운 변화 가능성 정도

· 시기적 적절성(timing) : 행동과 환경적 피해간의 시기적 연계

· 영향의 심각성(severity) : 피해로 인한 비용, 피해의 위협정도

· 영향의 분배적인 측면 : 특정분야나 사회계층에 미치는 분배 영향

❍ 정부계획의 명확성 정도, 즉 규제의 확실성(regulatory certainty)

도 중요 요인

<환경적 우선순위의 설정>

❍ 녹색성장 제약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환경적 우선순위들에

따라 다를 것임. 각국에서 환경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다음

사항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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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인 경제개혁 우선순위와의 연결(link)

- 개혁 우선과제를 설정할(ranking) 때에는 구조적 경제개혁과 녹

색성장 제약요인 상호간의 연계를 고려해야 함.

- 즉, 성장 제약요인이면서 동시에 녹색성장 제약요인일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인프라 개선, 이노베이션 인센티브의 증

진 등)

- 녹색성장 제약요인을 줄이는 것이 구조개혁우선순위에는 반영되

어 있지 않은 웰빙(wellbeing)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으며, 이는 다수의 환경적 외부성에 대응하는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음.

- 체계적인 환경적 위험 대응에서 사전유의하는 입장(precautionary

stance)이 요구됨에 따라 녹색성장 우선순위와 구조개혁 우선순

위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부여 또는 네트워크 인프라 보조(subsidy) 등과

같이 정책실패위험과 성공혜택이 모두 큰 경우에서 발생 가능함. 명

백한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caution)해야 하며, 다른 우선

순위도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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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제약요인과 구조적 경제개혁 우선순위>

녹색성장 제약요인 구조적 경제개혁 우선순위

ㅇ 부적합한 인프라
- 인프라의 질 개선

- 네트워크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

ㅇ 낮은 인적자본, 사회자본, 제도의 질
- 법률제도 강화, 교육 효과성 및 성과 개선

- 노동시장참여 인센티브의 개선

ㅇ 불완전한 재산권,

현 활동자(incumbents)에 대한 선호

- 외국인 소유․투자․교역 장애요인 감축

-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감축

- 생산시장 규제의 개혁 및 단순화

- 에너지 보조금 제거

ㅇ 보상되지 않는 환경효과
- 외국인 소유․투자․교역 장애요인 감축

- 조세제도의 구조강화 및 개혁

ㅇ R&D에 대한 적은 이득
- R&D 및 이노베이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ㅇ 불완전한 자본시장 - 금융규제 정비․개선

ㅇ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 -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경쟁 강화

ㅇ 경쟁에 대한 규제장벽
- 생산시장 규제의 개혁 및 단순화

-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감축

ㅇ 연구와 투자에서의 편견(bias) - R&D 및 이노베이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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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성장 정책 Package의 구성

❍ 적절성 판단 기준

- Stringency: 정책타겟이 얼마나 ambitious한가?

- Predictability:- 투자자의 불확실성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

는가?

- Flexibility: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에 대한 혁신가들이 자

유롭게 선택?

- Incidence: 정책이 환경적 목표를 잘 타겟으로 삼고 있는가?

- Depth: 앞으로 상향조정될 목표에 맞게 혁신을 계속할 인센티브

가 있는가?

❍ 이상적인 정책의 구성 요소

- 적정 수준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엄격해야 함

-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함

- 참신한 해결방안을 유도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어야 함

- 정책목표에 긴밀하게 연계(closely targeted)되어야 함

-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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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성장전략의 국가별 비교 및 정책 평가

❍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OECD는 녹색성장 지표(green

growth indicators)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그리고 이러한 진단 과정은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을 평가하는

OECD의 Going for Growth 보고서의 방법론에 기반해야 함

- 지표에 근거한 정책우선순위는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는(country

-specific) 경제적, 환경적 여건에 맞아야 함

❍ 최종적 목표는 현재 진행중인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를 제도화하는 것임.

- 이러한 Going for Green Growth 프로젝트는 정책이 녹색성장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집단 지식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될 것임

<OECD 녹색성장전략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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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론 내용

□ OECD 사무국은 동 보고서는 다수의 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업하

는 프로젝트(Horizontal Project)로서, 관계 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안을 발표하고(3월 29일) 금년 5월 MCM

회의에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임을 설명

ㅇ지난 2월에 개최된 워크샵에서 성장체제(Framework of growth),

고용 상태(Position of employment), 지표(Indicator) 및 발전

(Development) 등 4개의 주요 메시지(message)가 제시되었음을

소개

ㅇ최종안 발표 이후 식품· 농업(Food and agriculture)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가 관련 위원회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임을 보고

□ 아국 대표단은 동 세션의 발제를 맡아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

의 보완방안을 제안하고 한국의 정책사례를 소개

ㅇ동 보고서의 보완방안으로서 녹색성장 정책이 국가내 다양한 부

처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내 거버넌스 이슈(Governance issues)와 국제공조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중요성이 현재보다 좀 더 비중있게

다루어 져야 함을 제안

- 또한 동 보고서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게도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도록 개도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요구에 부

합하는 정책제안이 필요함을 지적

ㅇ 아국의 정책사례로서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성장 국가전략 등

효율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동아시아기후파트

너십,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협력 노력을 설명

ㅇ 아국 발표에 대해 다수의 국가가 공감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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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방안으로 국제협력의 역할(뉴질랜드, 스페인 및 터키 대표)

을 확대하고, OECD 비회원국(개도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미국 대표)할 필요성 등이 제기됨

□ 대다수의 국가들은 녹색성장전략 보고서 작성을 위한 OECD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

ㅇ 다수 회원국이 분배효과(Distributional impacts)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오스트리아, 이태리 및

프랑스 대표는 특히 Carbon leakage*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

함을 주장

- 탄소배출 억제 등의 환경규제에 국가간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탄소배출 관련산업 등이 이

동하는 외부효과(Externality)

ㅇ 녹색성장 측정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회원국이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세부지표 설정에 있어서는 각 국가별 상

황을 감안하여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여

러 국가를 아우르는 통일적인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

- 이에 대해 사무국은 5월 최종보고서 발표시 구체적인 측정지표

를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

ㅇ 녹색성장전략이 전체적으로는 고용을 증진할 것이라는 보고

서 내용에 대하여 프랑스 대표는 고용의 잠재효과 측정이 어려

움을 주장하였으며, 호주와 스페인 대표도 고용효과에 대해 일

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

□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에 대한 대다수 국가의 호평과는 달리

멕시코 대표는 동 보고서가 녹색성장정책 전반을 설명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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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작년 COP16회의(멕시코 칸쿤)에서 합의된 녹색

펀드(Green fund) 설립을 추진할 것과 UN환경지표와의 차별

화를 위해서는 녹색지표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함을 주장

□ 한편, 일본의 원전사고가 전세계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국가가 원자력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

ㅇ 벨기에 및 오스트리아 대표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주장하였으며,

독일 대표는 이에 동의하며 원자력을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

- 다만 스웨덴 대표는 동 보고서에서 원자력 발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

ㅇ 이러한 의견을 고려할 때 해외 원전 수출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원전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기

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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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2. Informal Economy (비공식 경제 )

의제 요약

1. 배경

□ 비공식 경제의 특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관점에

서 중요함.

ㅇ 사회적인 관점에서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은 사회 안전망과 보험

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요.

ㅇ 비공식 부문은 다양한 경로로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

ㅇ 특히 재정건전화가 대두되는 시기에 세수 손실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OECD 사무국은 비공식 경제와 관련하여 즉시 수행 가능한 프로젝

트들과 중기적인 관점에서 후일에 착수할 작업들을 찾을 수 있음.

ㅇ 12 개월 안에 마칠 수 있는 연구는 다음을 담을 수 있음:

- 제한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비공식 경제의 패 턴과

비공식성(informality)과 정책요인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고, 국가차원의 혹은 국가간 비교에 대한 연구들을 조

사하여 몇몇 국가에 대한 사례분석도 가능함.

- 비공식 경제의 결정요인과 비공식 경제와 공식 경제와 의 연관

관계를 다룬 분석적인 틀 수립.

ㅇ 중기적인 관점에서 OECD 통계국과의 공동작업 하에 자료 수집

활동을 할 수 있음.

- 국민계정에서 비관측 경제에 대한 수정 사항을 포함한 경제 부

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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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부문간 비교를 통해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추정하고 비

공식 부문이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

- 그러나 자료의 범위와 시의적절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이 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중기적으로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비공식 경제가 왜 중요한가?

□ 비공식 경제로 인한 영향은 광범위함.

ㅇ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은 사회 안전망과 보험에서 제외.

ㅇ 비공식 부문은 경제 성장과 생산성에 여러 경로로 영향을 미침.

- 비공식 부문 기업들은 발각을 피하기 위해 규모를 줄이거나 비

효율적인 생산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이 비효율적인 경

우가 많음.

- 또한, 자본과 R&D에의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이나 인력확보가

어려움.

- 반면, 공식 부문에 과도한 장벽이 있을 경우 자원 낭비를 줄여

주는 측면이 있음.

ㅇ 세수가 감소하여 공식 부문에 대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

회기반시설의 과도한 이용으로 성장을 저해.

ㅇ 사회통합과 공공단체에 대한 신뢰 저해.

ㅇ 경제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져 최적이 아닌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음.

비공식성의 정의

ㅇ 일반적으로 비공식 경제는 관측되지 않거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

는 경제활동이나 거래를 지칭하나 정책 사안에 따라 적합한 정

의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함.

ㅇ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식 경제의 정의는 합법적인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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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비스의 생산과 거래에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되며, 이를

비교 가능한 국가간 통계로 측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임.

비공식성의 종류

ㅇ 최근의 연구들은 특정 근로자나 기업들이 대부분 비자발적이 아

닌 선택에 의해 비공식 경제에 종사함을 밝힘.

ㅇ 비공식 경제는 다음의 주체들을 포함할 수 있음:

- 기업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세금 당국에 일자리가 보고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이 비공식적인 경우로, 무

허가 길거리 상인 등을 포함.

- 비공식 부문 혹은 공식 부문의 기업이 경제활동의 일부나 전체

가 비공식 생산인 경우.

ㅇ 각종 비공식 경제활동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국가간 비교 자료

는 매우 미흡함.

3. 간단한 분석틀(framework)

□ 기업,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의 비공식 부문에의 참여는 발각되었

을 시 처벌받을 확률을 감안한 상대적 비용편익분석 하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근로자는 공식 부문에 종사하여 얻는 순이득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여 얻는 순이득보다 클 때 공식 부문에 종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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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공식 부문에서 생산할지 비공식 부문

에서 생산할지를 결정함.

ㅇ 소비자는 발각되어 벌금을 낼 확률을 고려하여 공식 부문 혹은

비공식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지를 결정함.

ㅇ 정부는 비용편익분석에 근거하여 어떤 근로자와 기업들을 감시

할지를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공식 부문의 경계를 정의함.

ㅇ 주어진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개인과 기업들은 법적 지위에

서 오는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비공식적으로 활동할지 공식적

으로 활동할지를 선택함.

- 과도한 규제와 비용이 존재할 시, 생산성이 낮은 개인과 기업들

은 비공식 부문에서 종사할 수밖에 없는 반면, 다른 이들은 자

발적으로 비공식성을 선택.

ㅇ 비공식 부문이 전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부효과를

낳아 개인과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비공식 부문이 크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식 부문에 종사

하는 기업과 근로자의 이윤과 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져야 하

며 이는 비공식 부문에 참여할 유인을 높임.

-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커지면 정부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

가 떨어져 공공 서비스 무임승차와 탈세가 용납되는 사회적 분

위기 조성 가능.

Box 1. 비공식성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제도

□ 세제는 비공식적 활동에서 오는 비용에 영향을 미침.

ㅇ 근로 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은 노동 공급 유인을 감소시키며,

그 정도는 개인의 위험 기피도(risk aversion)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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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이 내는 연금 부담금은 기업의 노동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

윤에 대한 높은 세금은 기업이 생산활동을 과소보고할 유인을

초래.

ㅇ 소비세가 높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재화나 비공식적으로 제

공되는 서비스로 소비가 이전할 수 있음.

ㅇ 소득세와 소비세가 높을수록 가구들이 비공식적인 경제활동부문

으로 이전함을 보여주는 실증분석들은 다수 존재.

□ 세금제도의 집행과 거버넌스의 우수성

ㅇ 세금 제도의 감시와 집행은 탈세에 중요한 역할을 함.

ㅇ 공공 기관의 역할 수행을 나타내는 거버넌스의 우수성과 신뢰

또한 비공식 경제에 영향을 미침.

□ 규제는 경제활동의 공식성으로 인한 비용을 증가시킴.

ㅇ 규제는 비용과 장벽을 높임.

ㅇ 고용보호법은 기업이 경제 변동에 대해 고용인력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킴.

- 고용보호법이 엄격할수록 비공식 경제의 규모가 크다는 실증분

석들이 있으나, 고용법의 강력한 집행은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ㅇ 법제도, 공공서비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의 접근성은 공식 부

문 활동에서 오는 이득을 증가시킴.

-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공식 부문에서

의 활동을 더 매력적이게 할 수 있음.

- 반면, 비공식 부문의 기업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들

의 재산은 법에 의해 잘 보호받지 못함.

ㅇ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이 높을수록 실질 한계세율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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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순소득이 낮아지므로 비공식 부문에 종사할 유인이 높아짐.

4. 비공식성 측정

□ 비공식 경제 활동의 규모를 추정할 때에는 그 범위(비공식 활동

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비율, 거래량 등)와 강도(시간수, 거래의 가

치)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1장 : 광의의 비공식성 추정(broad measures of informality)

□ 모형추정 방식은 비공식 경제를 “비관측” 변수로 간주함.

ㅇ 통화량 수요 방법(currency demand method)은 세제나 규제의

변동에 따라 비공식 경제의 규모가 변한다는 가정 하에 현금거

래의 일부를 비공식 경제에 배당함.

ㅇ 전기 소비 방법(electricity consumption method)은 경제활동과

전기 소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식 집계된

GDP 성장률과 전기 소비에 근거하여 추정된 GDP 성장률의 차

이로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추정.

ㅇ 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MIMIC) method은 비공식 경

제를 관측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간주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공식 경제가 가져오는 결과들로 동시방

정식(simultaneous equation)을 추정.

ㅇ 모형에 근거하여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추정한 자료는 많은 나

라에 대해 나와 있으나, 과학적 근거가 없고 추정된 수치가 비

현실적으로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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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계정에서의 비관측경제

□ “비관측 경제”는 GDP에 포함되어야 하나 비공식적이거나 불법이

거나 자료 부족으로 누락된 경제활동을 지칭.

ㅇ 비관측 경제 추정치들은 비공식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용할 수

있으나, 각국 통계청들은 이러한 추정치들을 일반적으로 내놓지

않으며, 내놓는다 하더라도 방법론의 차이로 인해 국가간 비교

가 힘든 점이 있음.

제2장 : 비공식성의 대리지표들(proxy measures)

직접적인 써베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들

□ 개인이나 기업이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지를 직접적으

로 묻는 미시 써베이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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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들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자영업자 비율을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것

은 공식 부문 경제활동을 상당량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음.

□ OECD 유럽 국가들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고용주가 사회보장 기

여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을 이용하여 비공식 고용을 측정

한 결과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부업에서 얻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추기 쉬우며 실제 부업이 있

는 근로자의 경우 비공식 부문 활동이 많다는 점이 보고됨.

□ 경제활동인구 중 불법 이민자의 비율로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추

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자료는 몇몇 OECD 국가들에 대해서만

존재함.

□ 개인과 기업의 세금보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소득을

잘못 혹은 과소보고하는지를 가려내는 방법이 있음.

제3장 : 다양한 비공식성 측정치에 대한 평가

□ 비공식 부문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이들

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지니는 단점들이 있음.

ㅇ 추정치들이 포괄하는 국가들의 범위가 제한적임.

ㅇ 자영업을 제외하고는 한 시점에서의 추정치만 있어 시계열 변동

이 없음.

ㅇ 비공식 경제의 대리지표들은 비공식 부문 활동 뿐 아니라 공식

부문 활동도 포함하여 측정오차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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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에 대한 논평

<논평요약>

① 대표단은 OECD 사무국의 데이터 상황 요약에 동의하는지?

② 예상되는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무국의 프로젝트 제안에 수

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③ 제안서에 유용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지?

① 대표단은 OECD사무국의 데이터 상황 요약에 동의하는지?

□ 사무국의 상황요약은 기존 문헌과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ㅇ 국가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제안은 매우 바람직하며 특히 경

제 부문별 자료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② 예상되는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무국의 프로젝트 제안에 수정

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 데이터 베이스 구축 작업 이전에 일관성 있는 비공식 경제의 개념에

대한 정의 확립이 필요.

□ 비공식성 추정치들 간의 상관관계에 불일치(Annex 2)가 나타나는 이

유를 설명하기 위해 써베이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유용

할 수 있음.

□ 부업 보유 여부를 조사할 때 ILO의 국제 표준 직업 분류에 따라 직업

을 조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반복 조사를 통해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이 경제 환경에 따라 어떻

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어 정책 결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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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함.

ㅇ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각국의 데이터 수집과의 협동을 통해 효

율성이 증대될 수 있음.

□ 비공식 경제활동 패턴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가내 혹은 국가간 이민은 비공식 부문의 고용과 생산과 관련이 있

을 수 있음(예, 농업 부문).

□ 장기적으로는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의 빈곤과 관련한 요인도 분석할

필요가 있음.

③ 제안서에 유용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지?

□ 제안서의 내용은 모두 비공식 경제활동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것으

로 보임.

ㅇ 제안서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결

정적으로 중요할 것임.



- 40 -

주요 토론 내용

□ OECD 사무국은 재정 건전성 강화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공식적

과세기반에서 제외된 비공식 부문 경제 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ㅇ 단기적으로는 비공식 부문의 결정요인(drivers)들과 영향(consequences)

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별로 비교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겠다고 제안

□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논의가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비공식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

ㅇ 아국 대표와 헝가리 대표는 이민이 비공식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지적하였고 터키 등 일부 대표들은 비공식 부문이 불공정 경쟁

을 초래함을 강조

ㅇ 그리스 대표는 세금 부과와 사회기반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공식과

비공식 부문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

□ 다수 회원국들이 단기적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추가적인 기여(value

added)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중장기적 연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건설적인 방법론을 제안

ㅇ 아국 대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통해 비공식 부문의 파악률을 높

인 정책사례를 소개하며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있어 비공식 부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측정하기 힘든 비

공식 부문의 대리 지표들 간의 불일치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항목

들을 써베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기

ㅇ 헝가리 대표는 비공식 부문을 측정하는 지표 중 모든 국가에 대해

나와 있는 세부지표가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비공식 부문을 측정할

때 수입 측면보다 지출 측면의 미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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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웨덴 대표는 각국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여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언급

□ 한편, 다수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

ㅇ 스위스 대표는 자국의 예를 들어, 법집행이 엄격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낮은 원인으로 낮은 세율과 규제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들면서 각 국가별 사례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

ㅇ 멕시코 대표는 비공식 부문과 관련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자국의 자영업자들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회보험 가입여부가 비공식 부문에의 참여를 측정하기에

좋은 지표가 아닐 수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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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3~4. The Sharing of Macroeconomic Risk:

Who Loses(and Gains) from Macroeconomic Shocks

(거시경제 위험요인의 분담 : 거시경제 충격의

수혜자와 피해자 )

의제 요약

1. 개요

□ 금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주체들이 여전히 다양한 거시경제 충

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줌.

ㅇ 거시경제 충격이 각 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의 특성과 지속기간,

그리고 충격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짐.

ㅇ 거시경제 충격이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위험분담을 통해 충격이 어떻게 분산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본 보고서는 거시경제 충격에 대한 위험분담 메커니즘에 대해 두 가

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 및 DSGE 모형에 기초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ㅇ 거시경제 위험요인의 분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질수 있음.

- 국제적 위험분담 메커니즘: 거시경제 위험을 국가간에 분담하는 메

커니즘

- 국가내 개인간 위험분담 메커니즘: 한 국가내에서 경제주체들간에

거시경제 위험요인을 분담하는 메커니즘

ㅇ 국가간 시계열 자료 분석 결과, 거시경제적 충격은 소득과 부의 분

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근로소득 과세 체계, 실업 급여, 최저임금 등 관련 제도에 따

라 충격 발생 시 분배에 대한 영향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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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 위험분담 제도는 실업 급여, 고용보호법, 최저임금, 강성 노조

를 포함하는 ‘사회적 보호’ 제도와 자유로운 생산물 시장, 낮은 조세

격차(tax wedge) 등의 ‘재분배 촉진' 제도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국가들은 이러한 제도의 발달 여부에 따라 4가지 “모델”로 분류

될 수 있음.

- 유럽 대륙국가와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보호’ 제도를 통해 소득

위험의 분담을 추구하며, 위기 발생시 청년층의 소득 보호에 주의를

기울임.

- 영어권 국가와 아시아의 OECD 국가들의 경우 ‘재분배 촉진’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단기적인 소득 위험 분담이 미흡함.

- 두 가지 측면의 제도가 모두 발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가계가사회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소득 위험을 분배하려고 함.

-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두 가지 측면의 제도가 모두 발달되어 있으

며, 이에 따라 저소득 계층에 높은 수준의 소득 보호를 제공함.

2. 국제적 위험분담 메커니즘

□ 거시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충격을 어느 정도까지 국제적으로 분담

할 수 있으며, 분담된 국제적 위험이 국내 정책에 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국제적 위험분담 메커니즘의 발전은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

고 있지 못하고 있음.

ㅇ 충격에 대한 각국의 취약점이 서로 달라 국가간의 위험공조에 대한

유인도 다를 수밖에 없음.

-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개방도로

인해 다양한 충격에 대해 취약할 수 있음.

ㅇ 국제조약 집행의 불완전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

덕적 해이는 각국 정부가 국제적 위험분담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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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범위를 한정하게 됨.

- IMF의 지원 등 일부 국제적 위험분담 제도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의 발달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ㅇ 한편,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 부문에서도 실질적인 국제 위험

분담의 발전은 매우 미흡함.

- 예를 들어, 민간의 핵에너지사용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

제적 공공보험 제공 시도는 매우 느린 진전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 위험분담은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개선될 수 있음.

ㅇ 특정 사건(원자재 가격 혹은 자연재해 발생 등)과 연동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국채의 활성화

ㅇ 특정 거시경제변수(GDP 성장률 등)와 연동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국

채의 활성화

□ 각국의 경제구조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격을 최소화하고 충

격에 따른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국제적 공조가 가능할 수 있음.

ㅇ 국제적 위험 분산을 위한 정책으로는 무역 개방, 환율, 실질임금의

유연성, 인적자본의 국경간 이동, 해외직접투자 개방, 자국통화표시

로 구성된 부채구조, 국부펀드 등이 존재

ㅇ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율충격, 원자재 가격 충격, 재정 및 금융

위기에 따른 충격은 경상수지의 조정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외국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대부분의 경우 거시경제 위험의 분산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

나, 충격이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발생한 경우 글로벌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충격의 발생가능성이 최소화되도

록 추가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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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및 통화정책의 신뢰

도를 유지함으로서 경기역행적 정책반응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ㅇ 신속한 가격 및 임금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개혁은 단기적인 변

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충격의 여파를 감소시킴.

3. 국가내 경제주체를 위한 위험분담 메커니즘

제1장 : 개인간 위험분담 및 보험 메커니즘 

(민간보험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

□ 민간보험시장이 정부의 시장개입 없이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완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 현실적으

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

ㅇ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가 존재

하지 않아야 함.

ㅇ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건 및 사건의 발생에 따른 손실의 확률적 분

포에 대한 높은 정확성

ㅇ 위험의 크기가 민간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함.

□ 민간보험의 한계로 인해 정부주도의 공적보험이 선호될 수 있음.

ㅇ 공적보험의 책임 한도는 민간회사들의 감당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

씬 광범위함.

ㅇ 기초건강보험과 같은 경우 공적보험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비용측

면에서 더 유리함.

(민간 및 공적보험과 불완전 보험시장)

□ 거시경제적 충격 발생시, 위험분담 메커니즘은 보험서비스의 제공자와

보험의 대상(근로소득, 자본소득, 부)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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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소득: 실업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보전하

기 위한 민간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음.

-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보험 혹은 사회보장제도는 실업에 따른 근로소

득 손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임.

ㅇ 자본소득: 자본소득은 일정부분 민간시장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

ㅇ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능력은 금융지식 및 보유자산의 수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남.

- 저소득 가계는 대체적으로 위험회피 능력이 부족한 바, 거시충격에

대한 민간부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작음.

□ 민간부문에서의 위험분담은 그 범위와 기간이 제한될 수 있음.

ㅇ 보험계약 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험가입으로 위험회

피가 가능하더라도 보험시장의 규모가 작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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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수의 개인이 금융위험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으로 인해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예컨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회피가 대다수의 개인에 의해 이

루어진 경우 이로 인해 실제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민간보험시장은 자연재해 혹은 테러 등과 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

만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이 나타나는 부문에서 여전히 불완전함.

ㅇ CDS시장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상품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거나 규제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의

담보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위험을 확대시키는 등 시장불완전

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민간보험시장 및 공적보험 외에 개인적(민간) 차원에서의 위험분담 메

커니즘이 존재함.

ㅇ 대가족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노동공급을 재분배할 수 있고, 노동자

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근로분담(job sharing) 형태를 채택하여 기업

의 경영 악화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러한 예임.

제2장 : 위험분담 메커니즘의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규제 혹은 개혁을 통한 시장실패의 조정)

□ 보험시장에서의 구조개혁은 위험분담과 관련하여 민간보험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음.

ㅇ 구조개혁은 보험 및 재보험시장에서 대규모의 자본완충이 가능하도

록 유인을 제공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한 경우 수월하게 추가적인 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함.

ㅇ 재보험회사가 재난관련 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대규모의

손실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자본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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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임.

ㅇ 정보 문제(Informational problem)는 보험 계약의 표준화를 강화하여

(보험료 인하 및 보장범위 확대 등)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 예컨대, 고령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사망률에 관한 최신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개인의 퇴직 연금 가입을 의무화함으로

써 정보제공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정부주도의 시장실패 조정)

□ 민간부문에서 재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민간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정

부주도의 공공 재보험제도는 차선책으로 이용될 수 있음.

ㅇ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발생시 큰 손실이 나타나는 부문에 대해서 부

분적인 공적보험은 불가피하게 필요함.

제3장 : 위험분담의 방식

(위험분담 방식에 대한 기준)

□ 시장에서 결정된 분배 결과가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

을 수 있으며, 분배 결과의 계층간 상충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간 위

험분담 방식의 기준에 대한 합의를 내기 어려움.

ㅇ 공평성 측면에서 볼 때, 위험에 따른 수혜자 혹은 위험을 악화시킨

계층 또는 사람들이 사전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함.

- 하지만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시경제 충격에 따

른 비용분담을 이러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

려움.

ㅇ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제한된 책임 범위 내에서 어떻게 거시충격을

경제주체들에게 분담시킬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며, 이는 결국 사회적 선호에 따라 결정될 문제임.



- 49 -

- 예컨대, 경제충격으로부터 적응이 어려운 계층이나 노동공급을 변화

시키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더 많은 보호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음.

(위험분담의 정치 경제적 측면)

ㅇ 위험분담 기준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분담 결과는 다를 수 있으

며, 영향력이 강한 계층은 충격 발생시 직접적 또는 제도의 사전적

설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위험 분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야 함.

4. 거시충격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가계를 특성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어 거시 경제적 충격이 미치는 영

향과, 제도적 측면이 위험 분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ㅇ 환율,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금리, 생산성, 금융위기, 재정 위기의

거시 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단기적, 중기적인 상대적 재분배 효과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

ㅇ 분석 대상 가계는 소득, 자산, 교육정도, 성, 나이에 따라 구별하고,

특정 충격의 경우 채무 상태, 주택 소유 여부, 자본 소득의 정도로

나누어 그 효과를 분석함.

제1장 : 그룹별 실증 분석 결과 

(거시충격이 내국인과 외국인에 미치는 영향)

□ 거시충격이 한 국가의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무역 상대국에

전가되고 있는지 파악함.

ㅇ 환율과 상품가격의 충격은 경상수지의 변동을 가져오고, 금융위기와

디플레이션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며, 재정 건전화 또한 수입 감소

를 통해 경상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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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충격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

□ 거시충격은 자산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부(wealth)의 분포에 영향을

미침.

ㅇ 금융위기는 대개 주택가격 하락을 초래하며, 이 경우 금융 레버리지

가 높고, 자산구성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계일수록 거

시충격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ㅇ 금융위기와 통화가치 하락은 주택가격의 하락을 동반하는 반면, 주

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바, 자본 소득의 비율이 높은 가계의

경우에 이러한 충격에 의한 영향을 덜 받음.

- 이는 자본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자산포트폴리오에 비즈니스 자산

과 주식의 비중이 큰 반면, 기타 가계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ㅇ 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는 주택가격의 하락

을 동반하는 금융위기와 통화가치 하락의 충격에 영향을 덜 받음.

- 이는 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일수록 레버리

지 수준이 낮기 때문임.

ㅇ 순채무 상태인 가계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한 가계는 대개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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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을 동반하는 거시충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들의 레버리지와 자산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주택의 비중

이 너무 높기 때문임.

(거시충격이 소득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

□ 전반적으로 부정적 거시충격은 긍정적 거시충격보다 소득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ㅇ 특히 부정적 거시충격은 거의 공통적으로 실업과 청년층 고용에 부

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충격 발생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

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교육(진학)을 선택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함.

□ 금융위기 충격의 경우, 최상위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낮추고, 빈

곤률을 높임.

ㅇ 임금 소득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가계는 금융위기에 타격을 크게

받고, 임금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 소득도 높기 때문임.

□ 재정 건전화 충격은 빈곤을 증가시키며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

로 분석됨.

ㅇ 특히 이전지출이 삭감될 경우 저소득층에 타격을 주며, 재정 긴축기에

빈곤층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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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재정정책은 다양한 수단에 의해 집행되므로 재정정책기조가

항상 특정한 분배효과를 갖는 것은 아님.

□ 이자율 상승 충격은 저소득층의 소득 점유율 높이며 불평등을 감소시

키며자본 소득이 높은 가계의 소득 점유율을 감소시킴.

ㅇ 이는 자본 소득이 높은 가계의 경우 주식 등 이자율 상승에 따라 가

치가 하락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반면, 기타 가계의 경우 예금 등 이

자율 상승에 따라 수익이 상승하는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인플레이션 충격은 견인 요인과 정도가 각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재분배 효과도 경우에 따라 상이하며, 강건한

(robust) 결과를 얻기 어려움.

□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충격은 저소득 계층과 자본 소득이 높은 가계의

소득 점유율을 감소시킴.

ㅇ 빈곤층의 경우 평균 이하의 교육 수준을 받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으

로 경기가 위축될 경우 실업의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지출 중 원자

재 관련 소비 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구매력을 감소시켰기 때

문으로 판단됨.

ㅇ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은 기업의 이윤을 위축시켜, 자본 소득

이 높은 가계의 소득점유율을 감소시킴.

□ 통화가치 하락 충격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면, 통화가치 상승

충격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킴.

ㅇ 통화가치 상승은 수출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산업의 자

본 소득의 감소는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 감소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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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제도의 역할 

(정부의 규모, 복지 시스템, 과세 구조)

□ 더욱 발전된 복지 시스템, 관대한 급여 실업급여는 거시충격이 취약

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ㅇ 재정정책 조정(fiscal adjustment), 특히 이전지출과 퇴직연금의 소득

대체율(replacement rate) 증가는 빈곤을 제한하였고, 더욱 관대한 실

업 급여는 장년층(55~65세)의 소득에 대한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

을 약화시키고, 고소득층의 상대적 소득 손실을 악화시켰음.

□ 또한 실업 급여는 특정 그룹의 노동자의 고용 상태에 영향을 줌.

ㅇ 금융위기, 통화가치 하락, 이자율 상승의 거시충격 발생시 더 높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은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실업 급여가 장기간 지속될수록 노년층 노동인구의

실업이 증가하였음.

□ 근로세의 조세격차(tax wedge)가 클수록 노동시장 밀착도가 낮은 계

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됨.

ㅇ 충격 발생시, 한계적 노동자 계층(청년층 및 노년층)이 높은 조세 격

차하에서 상대적 성과가 악화됨.

ㅇ 누진적인 과세체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빈곤의 감소를 확대시킴.

(노동시장 제도)

□ 엄격한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은 부정적

충격 발생시, 빈곤층이나 중산층에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청년층의

고용은 악화시키나 노년층의 고용은 개선시킴.

ㅇ 이자율 상승 충격시 자본 소득 비중이 낮은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높이고, 재정 정책 조정시 빈곤의 증가를 약화시킴.

ㅇ 금융위기와 통화가치 하락 충격시 50세 이상의 실업은 완화되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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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실업은 증가

□ 최저임금의 포괄범위가 넓을수록 통화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빈곤층

의 소득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나 청년층의 실업을 악화시킴.

ㅇ 이는 저임금 계층의 실질 임금 저하가 최저임금으로 부분적으로 보

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ㅇ 반대로, 최저임금은 금융위기와 이자율 상승 등 충격 발생시, 저숙련

임금의 유연성의 저하를 야기하며, 상대적으로 20대의 고용이 악화됨.

□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자본 소득이 높은 가계의 소득 점유율을 감소

시키며, 이러한 효과는 최저임금의 포괄 범위가 높을수록 증가함.

ㅇ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입국가에게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생산성 악화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는 한, 자본 소유자에게

불리함.

□ 강성한 노동조합은 빈곤층의 소득점유율 하락 효과를 줄이고, 부유층

의 상대적 소득 증가를 제한하면서 취약계층에 보험적 기능을 함.

□ 단체교섭권의 포괄 범위가 넓을 수록, 거시충격 발생시 기업이 이윤의

큰 감소를 발생시켜 자본소득이 높은 계층의 소득 감소를 확대시킴.

□ 임금협상이 중앙집권적일수록 재정확대시 빈곤층의 상대적 소득 증가

를 약화시키고 고소득층의 소득 손실을 완화시킴.

(상품시장 규제)

□ 상품시장의 규제가 엄격할수록 거시충격의 청년층과 빈곤층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확대됨.

ㅇ 상품시장 규제가 완화될수록 산업 및 기업간 자원의 재분배가 신속

히 일어나고, 따라서 노동시장의 진입이 활발해지며 청년층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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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개선됨.

(대외 개방)

□ 경제의 대외 개방은 청년층과 빈곤층에 이익을 가져다줌.

ㅇ 무역 개방 비율이 높거나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가 적을

수록 금융위기와 재정 건전화, 이자율 상승시 청년의 고용 상황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쳤음.

ㅇ 또한 무역 개방도는 빈곤층의 상대적 소득 증가를 확대시킴.

(금융산업의 발달)

□ 금융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금융위기에 타격을 받고, 따라서 노동시장

밀착도가 낮은 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금융위기와 금리 상승 충

격 발생시 담보에 미치는 영향(collateral effect)을 통해 고소득 계층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금융산업이 발달할수록 통화가치 하락 충격시 소득불평등이 심화됨.

ㅇ 금융산업의 발전은 통화가치 상승기에 주택과 같은 비교역재에 대한

신용공급과 과잉투자를 확대시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가치 하

락 충격이 발생하면 경기조정의 폭이 더욱 커지고, 따라서 빈곤층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기 때문임.

제3장 : DSGE 모델을 이용한 분석

□ 두 가지 유형의 이질적 경제주체(heterogeneous agents)를 가정한 모형

ㅇ 모형 1: 채권보유자(nominal bond holder)와 주식보유자(real equity

holders)

- 채권보유자는 저축 수단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명목자산보유자

(nominal asset holders)이며 채권의 이자소득을 취득

- 주식보유자는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주식(기업의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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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주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담보가치 변동에 따른 신용제약이

발생)하는 실질자산보유자(real asset holders)이며 배당소득을 취득

ㅇ 모형 2: 자본 소유자(capital owners)와 노동자(workers)

- 자본소유자는 기업의 지분(주식)을 보유(실질자산보유자)하며 배당소득

을 취득하는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입하는 등 신용제약이 존재

- 노동자는 명목자산보유자로서 노동력을 공급하며, 노동소득과 이자

소득을 취득

□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 충격과 제도 여건에 따른 결과를 분석

ㅇ 거시경제 충격: 생산성 상승 충격(productivity shock), 인플레이션

충격(inflation shock), 금융위기 충격(financial crisis

shock : 금융시장의 위험회피도가 높아지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상승)

ㅇ 제도 여건: 금융시장 성숙도, 통화정책의 적극성, 노동시장 유연성(노

동공급 탄력성), 상품시장 규제 정도, 임금 유연성

(금융시장 성숙도)

□ 금융시장의 발전정도가 더 높을수록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의 반

응 정도는 더 커짐.

ㅇ 금융위기 발생시, 주식 보유자와 자본 소유자가 타격을 크게 받음.

- 금리 상승 등으로 채권 보유자에게 이익이 되나, 차입 비용 상승 등

으로 주식 보유자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바, 금융시장이 발달할

수록 담보가치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차입을 어렵게 하여 주식 보

유자에게 불리함.

- 금융위기 충격은 자산가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금융시장

이 발달할수록 그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자본 소유자는 자산 가

격의 하락으로 인해 노동자보다 타격을 크게 받음.

ㅇ 인플레이션 발생시, 주식 보유자와 자본 소유자가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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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담보가치 변화에 대한 차입의 민감도가 상승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한 투자와 경기 활성화 정도가

확대되어, 배당 소득이 증가하고 채무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므로 주

식 보유자가 이익을 얻음.

ㅇ 생산성 증가시 배당과 자산가격 및 담보물 가치가 상승하며, 주식

보유자와 자본 소유자가 이익을 얻음.

(통화정책의 적극성)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적극적일수록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의

반응 정도 및 재분배 효과는 작아짐.

ㅇ 금융위기 발생시 수반되는 급격한 금리 인하는 주식 보유자에게 유

리하게 작용하고, 자산가격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켜 자본 소유자

에게 유리함.

ㅇ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채권 보유자의 부의 감소를 완화

함으로써 채권 보유자와 노동자에게 유리함.

 

(노동공급 탄력성)

□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충격에 대한 노동 및 자본소득간의 재분

배 정도가 더 커짐.

ㅇ 생산성이 증가할 경우, 자본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노동

공급이 경직된 경우 자본을 더 많이 고용하며, 이에 따라 자산가격

이 상승하면서 노동에서 자본으로의 분배를 강화함.

ㅇ 인플레이션 충격 발생시,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산가격을

상승시켜 자본으로의 재분배 효과가 강화됨.

ㅇ 금융위기 발생시,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조정이 늦춰지며 투자와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에서 노동으로의 재분배 효과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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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시장 규제)

□ 상품시장 규제가 강할수록 충격에 대한 거시 변수의 반응 정도는 더

작아지고 재분배 효과는 억제됨.

ㅇ 생산성 증가와 인플레이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엄격한 규제는 상품

생산의 증가를 억제하고 따라서 자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며 기업의

차입과 투자를 낮춰 자본 소유주로의 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킴.

ㅇ 금융위기 발생시, 상품시장 규제는 생산 위축과 자산가격의 하락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자로의 재분배 효과가 감소됨.

- 그러나 실제로는 생산물시장 규제가 강할수록 재원배분이 어려워져

충격에 따른 생산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임금의 유연성)

□ 임금 유연성이 낮을수록 충격에 대한 거시 변수의 반응 정도가 더 커

지며 재분배 효과도 확대됨.

ㅇ 금융위기시,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음.

- 경직적 임금은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의 수익을 감소하며 자

산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담보가치 하락폭을 확대시켜 자본 소유주

의 부채상환을 야기하는데, 임금이 경직적일 때 차입과 투자의 하락

은 자본 소유주의 소득 감소를 촉진함.

ㅇ 인플레이션 충격 발생시, 자본 소유주가 이익을 얻음.

- 담보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차입과 투자가 증가하며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임금이 경직적일 경우 임금 상승, 즉 생산 비용이 느리

게 증가하며 자본 소유주의 상대적 소득을 높임.

ㅇ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자본가들이 이익을 얻음.

- 그 경로는 인플레이션 충격 발생시와 유사하나, 실질 임금의 경직성

이 생산성 향상 정도에 부합할 정도의 임금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 재분배 효과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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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분석의 결론

□ 각 국가들은 ‘사회적 보호’ 제도와 ‘재분배 촉진' 제도 등 소득 위험분

담 제도의 발달 여부에 따라 4가지 “모델”로 분류될 수 있음.

ㅇ ‘사회적 보호’ 제도 : 실업 급여, 고용보호법, 최저임금, 노동조합 등

ㅇ ‘재분배촉진' 제도 : 자유로운생산물시장, 낮은조세격차(tax wedge) 등

□ 4가지 “모델”

ㅇ “모델 1” : 유럽 대륙국가와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보호’ 제도를

통해 소득 위험의 분담을 추구하며, 위기 발생시 청년층

의 소득 보호에 주의를 기울임.

ㅇ “모델 2” : 영어권 국가와 아시아의 OECD 국가들(일본․한국)의 경

우 ‘재분배 촉진’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에

서는 단기적인 소득 위험 분담이 미흡함.

ㅇ “모델 3” : 두 가지 측면의 제도가 모두 발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가계가사회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소득 위험을 분배하려고 함.

ㅇ “모델 4” :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두 가지 측면의 제도가 모두 발달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 계층에 높은 수준의 소득

보호를 제공함.

□ 각 모델은 장기적 효율성과 단기적 소득위험분담 간의 상충관계를 나

타내고 있으나, 많은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상충관계를 개선할 수 있

는 여지가 있음.

ㅇ 예를 들어, 고용보험 등은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에 비해 낮은 비용

으로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효율성과 공평성 목표가 보다 나은 상충관계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위험분담 메커니즘에 존재하는 경제적․정치경제적 연관

관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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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를 들어, 낮은 조세격차(taxes wedges)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제

도를 통해 저숙련 노동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데에 따르는 고용 및

소득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위험분담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음.

ㅇ 정치경제적 차원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법 또는 임금교섭

범위의 확대 등 노동시장 내부자(labour-market insiders)를 보호하

는 제도들은 상호 강화하는 성향이 있으며 ‘현상유지편향(status-quo

bias)'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전반적으로는 각각의 위험분담 모형들은 어느 정도 내부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에 따라 특정 정책만을 별도로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또는 바람직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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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에 대한 논평

<논평요약>

① 본 보고서에 발견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책과 위험분담 결과의 연결

관계가 신뢰할만한가? 위험분담과 위험분담 메커니즘에서 생략되거나

덜 중요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는가?

② 국가별 위험분담 메커니즘의 대략적 특징에 동의하는가? 각국의 위험

분담 “모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③ 개별 정책들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각국의 “모델”이 내부적으로 일관적인가? “모델”의 개별적

요소에 대한 정책 개혁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④ 국가 내 거시경제적 위험분담에 있어서 민간 보험의 역할에 엄연한 한

계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위험분담에 대한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분담 목표에 적절한 비중을

두고 있는가? 본 보고서의 결과가 Going for Growth의 정책 우선순위

평가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가?

① 본 보고서에 발견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책과 위험분담 결과

의 연결 관계가 신뢰할만한가? 위험분담과 위험분담 메커니즘

에서 생략되거나 덜 중요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는가?

□ 본 보고서의 분석은 대부분의 거시경제적 충격과 이에 따른 위험분담

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 및 제도를 충실하게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다만, 일부 실증분석 결과는 국가별로 소득계층별 또는 자산계층별

자산포트폴리오(asset portfolio)의 차이가 Luxembuorg Wealth

Study에 포함되는 4개 국가들의 평균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평가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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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거시경제 충격이 부(wealth)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본 보고서의 Box 8과 다른 모습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국

가에서는 영향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예를 들어, Box 8에서는 “for wealthier agents capital income (as

compared to labor income) represents a bigger share of their

income”을 fact로 전제하고 있는데,

- 한국의 경우, 순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고 부동산 비

중이 높아서, 부유층의 (근로소득 대비) 자본소득 비중이 작을 수 있

음을 시사

(%)

가구특성

자산총액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저축액 전 월
세 보
증금

거주
주택 토지 기타

1)
적립
식

목돈투
자

전체 100.0 21.4 15.0 8.5 5.3 6.4 75.8 42.4 13.7 19.7 2.9

순자산
5분위별

1분위 100.0 53.1 23.0 19.7 1.7 30.0 39.6 23.0 6.1 10.5 7.4

2분위 100.0 47.4 20.1 15.7 2.9 27.2 46.8 38.4 4.2 4.1 5.9

3분위 100.0 32.4 18.4 12.7 4.5 14.0 63.2 47.9 7.0 8.3 4.4

4분위 100.0 24.3 17.5 11.0 5.4 6.8 72.4 50.3 9.8 12.4 3.3

5분위 100.0 15.7 13.0 6.2 5.6 2.7 82.2 39.7 17.1 25.4 2.1

자료: 2010년 가계금융조사(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의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아 본 보고서의 거시경

제 충격의 소득 영향과 관련된 실증분석 결과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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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성

자산총액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저축액 전 월
세 보
증금

거주
주택 토지 기타

1)
적립
식

목돈투
자

전체 100.0 21.4 15.0 8.5 5.3 6.4 75.8 42.4 13.7 19.7 2.9

소득
5분위별

1분위 100.0 15.7 9.8 3.6 5.5 6.0 83.3 51.0 23.5 8.8 1.0

2분위 100.0 20.0 11.8 6.6 4.2 8.2 77.7 49.3 18.5 9.9 2.3

3분위 100.0 23.4 14.5 8.8 4.5 9.0 73.4 47.4 12.8 13.3 3.1

4분위 100.0 23.6 15.5 9.6 4.8 8.0 73.4 44.2 12.7 16.5 3.1

5분위 100.0 21.0 16.6 9.2 5.9 4.4 75.8 36.9 11.6 27.4 3.1

입주
형태별

자기집 100.0 13.8 13.8 7.5 5.2 - 83.6 53.4 15.1 14.6 2.6

전세 100.0 53.4 17.6 10.9 5.3 35.8 43.1 - 7.4 34.6 3.5

월세 등
기타 100.0 41.3 26.4 17.2 6.0 14.9 53.1 - 12.2 39.5 5.6

ㅇ 또한 한국의 경우 순자산이 작은 빈곤계층의 leverage가 매우 높고

주택보유자들보다 세입자들의 leverage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 또

한 본 보고서의 전제와 차이를 가지는 부분

- 따라서 금리인상 충격에 대한 영향도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음.

부채비율(총자산/순자산=1+총부채/순자산)

소득
5분위
별

1분위 108.8

순자산
5분위
별

1분위 1339.1

가구주
연령
대별

30세
미만 114.1

입주
형태별

자기집 116.1

2분위 116.3 2분위 131.8 30~40
미만 124.6

전세 124.93분위 119.3 3분위 122.3 40~50
미만 123.3

4분위 119.1 4분위 119.6 50~60
미만 119.6

월세
등

기타
143.3

5분위 120.4 5분위 114.1 60세이
상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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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충격영향(shock impact)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DSGE 모형

이 폐쇄경제(closed economy)를 가정하고 있어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

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환율과 같은 대외충격에 어떻게 반응하

는지를 알 수 없음.

ㅇ 2국(two country) DSGE 모형에서 대외충격이 거시위험분담 메커니

즘에 따라 거시경제 변수 및 재분배(reallocation)에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

ㅇ 물론 이 경우에도 본 보고서의 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적인

직관(textbook intuition)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② 국가별 위험분담 메커니즘의 대략적 특징에 동의하는가? 각국

의 위험분담 “모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 한국의 경우 주요 소득위험분담 메커니즘의 특징을 영어권 국가 및

일본과 함께 두 번째 “모델”그룹으로 구분하여 ‘재분배 촉진’ 제도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한국에서 ‘사회적 보호’ 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되는 것은

1998년 경제위기의 경험과 지난 10년간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자 노력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ㅇ 1998년 경제위기 당시에는 대규모 실업 등 노동시장 붕괴를 경험한

바 있는데, 최근의 금융위기 하에서는 취업자 수의 조정보다 임금

삭감 등 가격 조정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이 관찰

- 또한, 금번의 금융위기 하에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위험분담 메커니

즘인 근로분담(job sharing) 형태로 고용보호를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ㅇ 또한 (유럽국가들에 비해 약하지만)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나 고

용보호의 범위(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고용보호도 강화)도 확대되

는 등 ‘사회적 보호’ 제도가 약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 노동조합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지만 OECD의 고용보호지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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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고용보호 정도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의 위험분담 “모델”에서 약점을 거론한다면, 이는 여성의

취업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임.

ㅇ 금번 위기 하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취업자 감소가 여성을 중

심으로 나타난 바 있음.

ㅇ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음에

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 환경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으

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③ 개별 정책들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 강화

된다는 측면에서 각국의 “모델”이 내부적으로 일관적인가? “모

델”의 개별적 요소에 대한 정책 개혁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 거시경제적 위험분담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공공정책들은 결국 재정

지출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정책들이 경제적 또

는 정치적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 강화될 경우 결국 재정건정성을 저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ㅇ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보호

적 메커니즘, 특히 고령층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증가할 전망

□ 물론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이는 향

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위험분담 정책들이 무리 없이 도입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ㅇ 고령화와 더불어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빈곤화를 예방하

기 위해, 현재 포괄범위가 60～70%에 불과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재정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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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개별적인 위험분담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확

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④ 국가 내 거시경제적 위험분담에 있어서 민간보험의 역할에 엄

연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위험분담에 대한 공공정

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분담

목표에 적절한 비중을 두고 있는가? 본 보고서의 결과가 Going

for Growth의 정책 우선순위 평가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가?

□ 거시경제적 위험은 그 정의상 민간보험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ㅇ 따라서 한국에서도 구조개혁을 비롯한 공공정책을 통해 거시경제적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공공정책들 가운데 재정수요를 증가시키지 않고 민간 메커니즘을 통

해 거시경제적 위험분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금융부문의 구조개

선일 것임.

□ 한국의 경우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한 위험분담을 중시하

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음.

ㅇ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방식 위주로 이루

어지고 있어 주택경기 침체 등 거시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

진 것으로 평가됨.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고정금리 비중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

로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거

시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한 가계 및 금융기관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

응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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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론 내용

□ OECD사무국은 작년 10월의 EPC WP1에서의 논의 이후 진전된 연구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회원국들은 향후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

ㅇ 작년 10월에는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을 어떻게 사전에 분담할 것인지

에 대한 국가간 위험분담 기제와 국가내 개인간 위험분담 기제로 나

누어 논의한 바 있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핵심적 위험분담 기제들이 거시경제충격의 분배효

과에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는지에 관해 연구한 OECD 사무국의 실

증분석 및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

ㅇ 다만, 동 보고서의 포괄범위가 거시경제는 물론 고용보호 및 복지

등 사회정책과 분배논의를 아우르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본 회

의에서도 특정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던 한계

가 있었음.

□ 대부분의 대표들이 동 보고서가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정제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세부내용에 있어

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

□ 먼저 동 보고서가 거시경제적 충격의 예방 또는 완화에 대한 분석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 위험분담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ㅇ 프랑스 대표(lead speaker)는 거시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네 가

지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 OECD의 보고서에서 각각의 방식에 대

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ⅰ)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제전반의 자원 확보, (ⅱ) 위기대응을 위한 자원

분산 체제 정립, (ⅲ) 국가간 위험분담 및 위기전이 예방을 위한 체제 구축,

(ⅳ) 위험과 충격의 축소를 위한 예방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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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네덜란드 대표도 거시경제 충격의 예방 및 완화방안에 대한 추가적

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ㅇ IMF 대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비상유동성지원 제도 등

거시금융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가 IMF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된 논의가 OECD 사무국 보고서에 반영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 이와 더불어 통화동맹이 경제충격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혹은

경제충격을 전염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시될 필

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됨.

ㅇ 호주 대표는 보고서의 관련 내용(Box 2.)이 균형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통화동맹이 개별 회원국의 통화정책뿐만 아니

라 재정정책도 제약되는 경우 정책 유연성이 낮아져 경제충격을 오

히려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ㅇ ECB 대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통화동맹은 정책의 유연성을 제약

하는 측면이 있으나, 반대급부로서 국가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

는 효과를 가지므로 통화동맹이 충격을 확대시킨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

□ OECD 보고서의 실증분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석결과들이 이론적

직관에 부합하지만 분석자료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됨.

ㅇ 아국 대표는 실증분석의 방법론과 대부분의 결과에 동의하지만, 소

득계층별 또는 자산계층별 자산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동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른 국가들에게 분석결과 및 정책 시사점을 일

반화하여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 보고서의 실증분석은 Luxembuorg Wealth Study에 포함되는 4개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음

ㅇ 브라질 대표도 아국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들에서는 소득 및 자산포트폴리오의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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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적 충격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이탈리아 대표와 스웨덴 대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여성 및 청년층

노동시장의 차이를 감안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청년 실업에 대한

거시경제적 충격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된다

고 지적

□ 이론모형의 설정을 통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과 이를 근

거로 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는 의견도 제시

ㅇ 아국 대표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DSGE 모형이 폐쇄경제를 가정하고

있는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외충격에 대한 반

응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2국(two country) 모형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ㅇ 스페인 및 브라질 대표도 거시경제적 충격의 대부분이 대외충격이라

고 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한 분석이 절실하다는 측면에

서 아국 대표의 의견에 동의

ㅇ 스웨덴 대표는 보고서의 DSGE 모형에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제를 가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ㅇ 이에 대해 OECD 사무국은 보고서의 DSGE 모형은 학계에서 발전되

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2국 모형의 안정성에 대한 학계의 합의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

□ 위험분담 기제의 구분(사회적 보호 및 재분배 촉진)과 이에 따른 국가

적 구분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정책적 준거

(benchmark) 및 시사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

ㅇ 아국 대표는 사회적 보호기제와 재분배 촉진기제 간의 균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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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을 위한 정책이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할 것이므로 정책적 시사점에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ㅇ 벨기에 대표와 노르웨이 대표는 두 가지 기제가 모두 강하게 형성되

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정책준거가 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 포르투갈 대표와 스페인 대표도 고용보호법제(EPL)가 강할수록 효율

성을 제약할 수 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

으므로, 정책적 준거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제시되

어야 할 것임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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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5. Policies to facilitate return to work

(고용회귀 촉진을 위한 정책)

의제 요약

□ OECD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로 인한 실업증가가 장기화되면서 인적

자원 후퇴,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악화가 우려

□ 한국, 독일 등 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한 국가에서는 고실업 문제가 상대

적으로 덜하지만, 이들 국가들도 생산성 저해와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희생을 담보해야 했음

□ 가장 큰 우려는 이력현상임. 이 보고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인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 강화와도 뗄레야 뗄

수 없는 논의인 만큼 거시정책과도 같이 조망

□ 2세션에서 OECD노동시장이 위기극복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

지 보고 3세션에서 고용회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분석할 틀을

살핀 후 이 분석틀을 바탕으로 4세션에서 다음의 결론을 도출

① 실업률이 높고, 실업자 진입퇴출과 같은 이동률이 낮으며, 장기실업

률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실업지속우려가 높음

- 위기전에는 EU에서 상대적으로 고실업이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미국 등에서 고실업이 매우 높아짐

② 향후 2년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실업률을 크게 낮추기에는 부족

③ 지리적, 직업적 미스매치나 임금수준 미스매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

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단 위기이후 디플레우려가 사라져 가

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실질임금을 정상화할 필요는 있음

④ 노동력 퇴장의 위험에 대한 증거는 현재로선 적으나, 고령자 여성

청년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우려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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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은 위기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음. 소득감소 등이 은퇴

를 연장시키는 효과.

- 가장 문제가 된 청년실업의 경우 어느정도의 비중이 학교로 돌아가

는지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

- 고실업 국가에서 특히 disability benefit수급자가 구조적으로 는 것

이 큰 문제로 남아있음.(비가역성이 높음)

□ 5세션은 고용회귀 촉진을 위한 정책들로 다음의 시사점 도출

①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 노동시장 전망이 좋지않은 국가의 경우 노

동수요 진작 정책이 단기적으로 필요함. 특히 사회보험부담금 등 기

업의 tax wedge를 줄이는 정책이 고용 보조금이나 공공일자리보다

효율적임. (이미 몇몇국가 시행)

② 이력현상 방지를 위해서 직업훈련 확대, public employment service

확대 등 job mismatch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 직업훈련강화는 저

숙련 청년실업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바람직하지만 재정부

담이 높은 국가에서는 추진에 어려움

③ 실업수당이 연장된 미국 등에서는 노동시장 여건이 확실히 나아지기

전까진 실업수당 지급을 지속하는 것이 좋음. 이는 실업자의 장기

빈곤층 진입을 막아주고 다른 더 경직적인 수당(disability pension

등)으로의 전입을 막아줌. 단 노동시장 개선되면 없어져야 하며, 구

직활동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수급기간

에 따라 감소해야 함.

- 한편 과거에 커버되지 않던 인력에게 까지 실업수당이 확대된 핀란

드 등 일부국에서는 요건만 만족한다면 실업수당이 연장 정책이 영

구화 될 필요가 있음

④ 단기간 고용(shorttime working) 촉진을 위한 보조금이 많이 도입되

었는데, 불가피한 면은 있었으나 줄어야 하며 특히 퇴장을 위한

built in incentive가 필요

⑤ 일부 국가에서는 해고를 제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노동시장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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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시켜 실업자 퇴장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 낳음. two tier 시스

템을 낳은 고용보호법률(프랑스 등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심화)

은 실업률 변화없이 일부 취약계층만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효과

낳음. 게다가 위기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 측면이 있음. 다

른 계층간 고용보호정책 차이를 줄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실업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강화를 낳는 효과

□ OECD의 정책권고 중 일부는 재고가 필요함

ㅇ 위기 전 실업수당, 각종 혜택 등의 커버리지를 넓히고 수급요건을

엄격히 하고 조건화 하는 노력은 위기 때 노동시장의 견디는 힘을

크게 해줌.

ㅇ 위기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는 부분적 정책개혁을 오

히려 확산시킨 측면이 있음.

ㅇ 금번 위기는 경제가 큰 충격을 겪을 경우 명목임금 경직성이 기대심

리 불안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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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기극복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변화

□ 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률이 크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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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 실업자 비중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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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저숙련, 청년계층의 노동시장 퇴장현상이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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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고용 보조금(2/3 OECD), 공공고용과 민간고

용보조금, 직업탐색훈련 지원 확대(2/3 OECD), 실업수당 연장(1/2

OECD) 등이 도입됨

ㅇ 특정 계층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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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실업 지속을 막기 위한 정책 : 분석틀

□ 다음 다섯가지 분류틀로 나눌 수 있음

 실업자 소득 보조 : 실업수당 등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공공고용, 고용촉진 보조금 등

 조세정책 : 고용주의 세금공제를 통한 tax wedge 감소 등

 고용보호 법규 및 상품시장 규제 : 고용보호법, 경쟁촉진을 위한

독과점 금지법 등

 임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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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실업 지속의 위험

1. 위험은 국가마다 상이

□ 국가별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율 변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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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이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구조적 실업 감소에 기여

□ 실업률과 노동이동에 각종 정책이 미치는 효과 분석

①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 이동을 높이는 정책

- 직업 탐색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

- 상품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

- 고용보호를 줄이고 해고하는 비용을 줄이는 정책

② 실업률은 변화 없으나 노동이동을 높이는 정책

- 직업훈련,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

- 고정된 기간동안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정책

③ 실업률을 높이고 노동이동을 줄이는 정책

- 실업수당 연장시키는 정책

2. 실업자가 얼마나 빨리 줄어들지에 대한 전망

□ 많은 국가에서 위기로 인해 생산성은 크게 늘고 노동시간은 줄어들었

음 → 노동시장의 slack 이 많이 늘어났음 → GDP가 늘어도 노동시

장은 빨리 개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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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이 빨리 줄고 생산성이 증가했음

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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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매칭 효율성이 줄었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음

□ 결론내자면, 위기는 실업자의 퇴장속도를 낮췄고 이는 장기실업률 상

승의 원인을 제공했다. 아직 노동시장의 slack이 많아서 퇴장속도가

단기간에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력현상을 야기할 우려

가 높음

(직업적, 지리적 미스매치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

3. 실업자 지속이 노동인력 퇴장으로 이어질 수 위험도 상당

ㅇ 노동력 퇴장의 위험에 대한 증거는 현재로선 적으나, 특히 고령자

여성 청년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우려는 증가

- 고령자 고용은 위기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음. 소득감소 등이 은퇴

를 연장시키는 효과.

- 가장 문제가 된 청년실업의 경우 어느정도의 비중이 학교로 돌아가

는지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

- 고실업 국가에서 특히 disability benefit수급자가 구조적으로 는 것

이 큰 문제로 남아있음.(비가역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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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용 회귀를 위한 정책 

 실업자 소득 보조 : 실업수당 수급기간 증가시 노동시장 퇴장속

도는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공공근로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s) 증

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 ALMP)

증가는 실업자 퇴장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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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책 : 고용주의 세금공제를 통한 tax wedge 감소 등

ㅇ Tax wedge를 감소시키는 것은 고용 증가에 매우 직접적 효과를 가

져옴. 단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 문제

ㅇ 특히 신규 채용에 대한 Tax wedge 경감이 전반적인 경감책보다 더

비용을 적게들고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적게 불러일으키는

정책대안인 것으로 분석(OECD)

ㅇ 장기적으로 tax wedge일으키는 사회보장 부담금보다는 소비세, 환경

관련 세금 등 왜곡이 덜 일어나는 조세로의 전환이 필요함

 고용보호 법규 및 상품시장 규제

ㅇ 고용보호법이 과도하고, 각종 규제로 경쟁이 제한될 경우 노동시장

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실업률 변화없이 일부 취약계층만 노동시

장에서 퇴출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

 임금 할인과 단기고용 정책

ㅇ 효율성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고, 기업

들과 비용분담(co-financing)기제를 도입하며, 빠른 퇴장(phasing

out)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타 정책목표와의 상충도

ㅇ 재정건전화 정책과의 상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강화, 장기적 노

동시장 건전화 등과 고용회귀를 촉진하는 정책과의 충돌현상은 항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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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론 내용

□ OECD 사무국은 위기로 인한 실업 증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들을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 각

정책들이 장기실업률의 지속 등 이력현상을 낮추는 데에 어떠한 기여

를 할 수 있는지 분석

* 1) 실업자 소득보조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3) 조세정책 4) 고용보호 법규

및 상품시장 규제 5) 임금 설정과 단기 고용보조 정책

□ 회원국들은 동 보고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위기

이후에 가장 뛰어난 노동시장의 성과를 보인 국가로서 독일 등의 사

례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자국의 특수한 정책성공사례를 소개

ㅇ 독일대표(Lead speaker)는 임금 협상(wage bargain system)에서의

높은 유연성, 협력적인 노사관계, 퇴장기제가 잘 마련된(built-in

phase out system) 단기 고용보조 정책 등으로 인해 위기 기간중

실업을 늘리기 보다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대응하였던

것이 독일의 높은 노동시장 성과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언급

ㅇ 인도대표는 ‘05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창출 정책(최소 100일의 단기고

용을 정부가 보조하며 이중 1/3이상을 여성고용으로 하도록 의무화)

이 특히 여성실업률이 높은 인도에서 고용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으

며,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혜택 적용을 강화하고 청년 고용창출

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중에 있음을 소개

ㅇ 스위스 대표는 ‘02년 직업이동의 자율성을 높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 실직전 임금의 80%이상을 제공하고 직

업탐색을 도와주는 실업보험의 존재 등이 자국의 노동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

□ 아국 대표를 비롯하여 상당수 회원국이 현재 보고서가 치중하고 있는

미시 노동시장 정책 분석에 더해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추가

적으로 필요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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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시적으로 노동수요를 늘려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국의

발언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각국 대표가 공감대를 표명

ㅇ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노동시장 내부적인 부분과 총수요 변

동이나, 산업전반의 경쟁력 변화와 같은 거시경제 요인으로 나누어

살피는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됨

ㅇ 각국이 당면한 위기의 특성과 거시경제 상황이 각각 다른 점도 분석

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다수 대표가 언급

□ OECD 사무국을 비롯하여 다수 회원국은 금번 위기이후 노동시장 변

화의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특히 고령자의 고용이 건실하게 유지된 것

에 비해 교육수준과 고용보호 수준이 낮은 청년 취약계층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

ㅇ 실직할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율이 높은 고령자와는 달리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장기간 남아있으며 낙인효과(scar effect) 등에

의해 구조적인 장기실업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 동 보고서를 향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나옴

ㅇ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화를 실업률 변화와 함께

같이 보아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ㅇ 일자리가 없어지고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나누어(sectoral dimension) 분석할 필요성도 제기됨

- 특히 다수의 국가에서 건설, 금융 등의 산업에서 실직자가 크게 증

가한 것은 이들을 다른 산업으로 재배치(reallocate) 하는 정책이 필

요함을 시사

ㅇ 보다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본 연구를 접근할 필요성도 제기됨

- 아국대표는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급속한 정책전환이 고용

의 단기적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정책대

응 및 정책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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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대표는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이 아직 단기적 결과(short term

horizon)만을 도출한 만큼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

는 이를 수 있다고 지적

□ OECD사무국은 동 보고서가 5월 economic outlook의 special chapter

로 발간될 예정이며, 회원국에 대한 경제보고서(EDRC)와 실제 정책마

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간결히 요약된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발언

ㅇ 고용위원회 대표는 고용위원회에서 동 보고서를 더욱 깊이있게 연구

할 계획임을 소개하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몇몇 특징적인 부분

을 소개

- 1) 유럽과는 달리 특히 미국에서 실직자의 재고용(outflow)이 현저

히 감소한 것

2) 어떠한 부분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

는지, 또한 실업이후 재취업시 종전과 비교하여 소득이나 고용조건

의 변화는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여 세밀하게 디자인할 경우 효율적일 수 있으며, 특

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4)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단기간에 그 성과를 관찰하기 어려운 만큼 3

년 이상의 장기 시계로 관찰할 경우 비용 효과성(cost-effectiveness)

을 도출할 수 있음

□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단일조건 계약(single contract)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duality)를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국 대표들의 이

견을 보임

ㅇ 고용위원회 대표와 이탈리아 대표 등은 단일조건 계약이 세부적으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우며, 노동시장 경직성과 이중구조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ㅇ 반면 일부 대표는 고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률 비용, 훈련비용



- 91 -

등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


